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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등장의 배경이 된 미국 내 포퓰리즘과 이로 인한 자유주의 국제 

질서의 위기에 대한 토론이 이루어졌다. 미국 내 포퓰리즘이 번지고 있는 것에 대해 

패널들은 모두 동의했으나, 그 상황과 자유주의 국제질서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해서는 

의견이 나뉘었다.  

브루스 스톡스 퓨리서치센터 실장은 퓨리서치의 여론조사 결과를 예로 들며, 현 미국 내 

포퓰리즘의 배경에는 미국 내 급속히 변하고 있는 인구사회학적 구성을 언급했다. 점점 

다양해지는 인종적 구성과 경제적 차이로 인해 이에 적응하지 못하는 많은 이들의 

두려움과 분노가 트럼프를 통해 나타났음을 주장했다. 또한, 포퓰리즘 뿐 아니라 

양극화로 인한 미국인 사이의 반목과 갈등의 심각성을 언급했다.  

에드윈 퓰너 전 헤리티지 재단 회장은 우파 포퓰리즘만 부각되고 있지만 버니 샌더스와 

‘월가 점령’으로 상징되는 좌파 포퓰리즘에 대해 주목할 필요도 있다고 했다. 그는 또한 

이러한 양가적 포퓰리즘은 기존 정치권이 국민들의 요구에 제대로 부응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트럼프와 같은 아웃사이더만이 고착화된 양당정치의 폐해를 

뜯어 고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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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스토퍼 넬슨 넬슨리포트 편집장은 이 의견에 동의하지 않고, 힐러리 클린턴이 

당선되었다 할지라도 미국 행정부의 국정 운영은 매우 어렵고 힘들었을 것이라 했다. 

현재 미국 정치의 거버넌스에서 총체적 난국이 보이기 때문이다. 특히 미국 내 제도와 

시스템에 의한 정치가 많이 무너지고 있으며, 이것이 ‘정체성 정치(identity politics)’에 

지배되는 현 상황에 대해 안타까워했다.  

서정근 경희대학교 교수는 이전의 포퓰리스트 정치인들이 끝내 성공하지 못했던 예를 

들며, 포퓰리즘적 정책의 한계에 대해 짚었다. 또한, 현재 워싱턴에서 제기되는 다양한 

이슈들에 대해 논의했는데, 패널들은 포퓰리즘이 단순히 무역 문제와 연관되는 것이 

아니라는 그의 주장에 동의했다. 서교수는 결국 경제와 ‘일자리(job)’의 문제로 귀결됨을 

주장하였다.  

김지윤 아산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미국의 포퓰리즘 역사와 미국 외교정책의 최근 

경향을 보았을 때, 트럼프는 자유주의 국제질서 위기의 원인이라기 보다는 결과라고 

지적했다. 그리고, 자유주의 국제질서에서 미국이 한 발 빼더라도 여전히 많은 국가들이 

그 질서의 가치를 지키고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다만 미국이 다시 그 질서 안으로 

편입하려 할 때에 세계는 이미 많이 진전되고 변해 있다는 점을 미국이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포퓰리즘과 트럼프 대통령의 등장, 전후 미국이 주장해 왔던 자유주의 국제질서의 

효용성이 도전 받고 있는 지금, 우선순위는 미국 국내정치의 안정과 바람직한 

방향으로의 발전이라는 의견이 있었다. 또한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은 

기성정치권이 국민의 정치 효능감을 떨어지게 한 책임이 있으며, 이를 회복하기 위해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데에 모두 공감하였다. 


